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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명단 농민수당제 연구모임(15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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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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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모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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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연구활동계획서

���연구���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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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연구모임명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2. 대 표 자 : 방 한 일 의원
3. 연구목적 : 최근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 및 논의되고 있는 농민

수당(농민기본소득)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이해하고 향후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4. 구 성 원 : 14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응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 김복만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 조승만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 김영수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박병희 충청남도 농정국장 
″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9년  1 월    일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방 한 일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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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대  표  자 방 한 일 의원

연 구
내 용

과 제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

목 적

최근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 및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현황 및 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충남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연구활동기간 2019. 1 ~ 2019. 11 (11개월)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5,000천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1 월   일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방 한 일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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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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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 및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에 

관한 이해 및 논의의 장 마련

◈  충남형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신규 제도에 관해 관련 전문가, 농업인, 의회의원 등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도출  

1 사업개요

m 사업대상 충남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정책 관련 
m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m 사업내용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기관방문 등
연구보고서 발간 배포

m 사업비 천원 

2 세부사업 계획

연구 ․ 조사활동 지원
m 사업개요
‒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의 필요성 및 도입을 위한 학습

토론 사례조사 등을 위한 연구 활동
m 사업내용
‒ 연구모임 구성 및 정기모임
‒ 연구 ․ 조사 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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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사 업 비 천원
‒ 회의비 사례조사비 등

워크숍 ․ 간담회 개최
m 사업개요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을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m 사업내용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등
정기적 워크숍 간담회 개최 기간 중 회

m 사 업 비 천원
발제자 참석수당 인쇄비 교통비 등

관련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m 사업개요 

농민수당 도입 지역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m 사업내용 현장방문 및 상호 의견교환 기간 중 회

현장방문 교통비 식비 토론회 비용
m 사 업 비 천원

보고서 발간 ․ 배포
m 사업개요 정책제언집 발간 및 배포
m 사업내용 활동결과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m 사 업 비 천원

보고서 발간 및 배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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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 일정

m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 년 월 중
m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차 정기모임

년 월 중
연구회 활동 방향 및 계획 논의

m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차 정기모임
년 월 중

기본소득 및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의 이해 에 관한 학습회 
m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차 정기모임

년 월 중
농민수당제 추진 현황 및 쟁점 에 관한 토론회 

m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차 정기모임
년 월 중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에 관한 토론회 
m 농민수당 관련 정책 탐방 년 월 중
m 조사 ․ 연구 실시 년 월 월 중

영역별 조사연구 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제안 등
m 보고서 발간 배포 년 월 중

연구모임 활동결과 정책발굴 및 제언 등 

4 기대효과

m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이해도 제고  
m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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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5,000

워크숍 및 
간담회 3,000

 ¡ 워크숍 및 간담회 
  - 1,000,000 × 3회 = 3,000,000원
    (회당 발제 2명, 토론 2명, 자료집, 식비 등) 

현장 방문 
및 토론회 1,000

 ¡ 현장 방문 및 토론회 
  - 1,000,000원×1회 = 1,000,000원

보고서 및 
정산서 
인쇄

1,000

 ¡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발간
  – 15,000원×60부＝900,000원
 ¡ 연구모임 정산서 발간
  – 5,000원×20부＝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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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모임 활동 경과

1�� �����발족

2�� 제1�������토론회

3�� ���방문

��� 제2�������토론회
�

��� 제3�������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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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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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연구모임 발족 회의자료

2019. 3. 19(화)
충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제1차 회의자료

충 청 남 도 의 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16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제1차 회의

Ⅰ 개최 개요 

 m 회의목적 : 농민수당제 개념과 현황 및 연구모임 일정 논의 등  

 m 일   시 : 2019. 3. 19.(화) 13:30 ~ 15:00

 m 장   소 : 충남도의회 1층 소회의실(112호) 

 m 토론내용 : 농민수당제 현황과 사례소개, 토론 및 연구모임 

               일정 논의 등

   

Ⅱ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담  당

13:30~13:35 5분 개회(진행안내 및 회원 소개) 사회자

13:35~13:40 5분 인사말씀 방한일 의원

13:40~14:10 30분 농민수당제 현황과 사례 소개
 박경철 간사
(충남연구원)

14:10~14:55 45분

[토론 및 질의답변]

① 농민수당제 관련토론 및 질의답변

② 연구모임 일정 논의 등

방한일 의원

14:55~15:00 5분 총평 및 마무리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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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Ⅲ 연구모임 회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응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박병희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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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남 형  농 민 수 당 제  도 입 을  위 한  정 책  연 구 모 임 」  사 업  계 획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 및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에 관한 이해 및   

논의의 장 마련

◈ 충남형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신규 제도에 관해 관련 전문가, 농업인, 의회 의원 등과 함께 논의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대안 도출  

1 사업개요

m 사업대상 : ‘충남형 농민수당제(농민기본소득)’ 정책 관련 
 m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1월 (11개월)
 m 사업내용
   -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기관방문 등
   - 연구보고서 발간, 배포
 m 사업비 : 5,000천원 

2 세부사업 계획

 [1] 연구 ․ 조사활동 지원
   m 사업개요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도입을 위한 학습, 토론, 사례조사 

등을 위한 연구 활동
   m 사업내용
    ‒ 연구모임 구성 및 정기모임
    ‒ 연구 ․ 조사 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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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사 업 비 : 5,000천원
     ‒ 회의비, 사례조사비 등

[2] 워크숍, 간담회 개최
   m 사업개요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

   m 사업내용
     -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등
     - 정기적 워크숍, 간담회 개최(기간 중 3회)

   m 사 업 비 : 3,000천원
     - 발제자, 참석수당, 인쇄비, 교통비 등
 
 [3] 관련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m 사업개요 
     - 농민수당 도입 지역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m 사업내용 : 현장방문 및 상호 의견교환(기간 중 1회)
                 (현장방문 교통비, 식비, 토론회 비용)

   m 사 업 비 : 1,000천원

 [4] 보고서 발간 ․ 배포

   m 사업개요 : 정책제언집 발간 및 배포

   m 사업내용 : 활동결과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m 사 업 비 : 1,000천원
     - 보고서 발간 및 배포비

3 사업추진 일정

  m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2019년 1월 중)

  m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1차 정기모임(2월 중)
    - 연구회 활동 방향 및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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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2차 정기모임(3월 중)
    - “기본소득 및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이해”에 관한 학습회 

  m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3차 정기모임(5월 중)

    - “농민수당제 추진 현황 및 쟁점”에 관한 토론회 

  m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4차 정기모임(7월 중)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 

  m 농민수당 관련 정책 탐방(9월 중)

  m 조사 ․ 연구 실시(9월~10월 중)

    - 영역별 조사연구(농민수당 도입에 관한 제안 등)

  m 보고서 발간, 배포(11월 중)

     - 연구모임 활동결과, 정책발굴 및 제언 등 

4 기대효과

 m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이해도 제고  

 m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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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민 수 당  추 진  현 황  및  사 례  소 개

1.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개념

 m 개념 : 모든 농민에게 경지 면적, 농산물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제도  

 m 원칙 :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m 근거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유지 

2.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추진 현황

     

     출처 : 한국농정신문(2018.2.15)

 m 기초지자체
   - 전남 : 강진, 해남, 장흥, 순천, 무안, 함평, 화순, 나주, 담양, 영광, 장성
   - 전북 : 고창, 정읍,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익산, 완주, 진안 
   - 경남 : 산청, 의령, 양산, 거창,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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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춘천, 양구, 홍천
   - 경기 : 여주, 양평, 이천
   - 경북 : 봉화, 안동, 청송
   - 충남 : 부여, 천안, 청양
   * 굵은 색 : 농민수당이 도입됐거나 거의 확정된 지자체

 m 광역지자체 
   - 전남도 : 2020년부터 농민 포함 취약계층에 기본소득제 도입 추진 중 
   - 전북도 : 2020년부터 농민수당 실시를 위해 준비 중
   - 충남도 : 농민수당 개념의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방안 논의 중
   - 충북도 : 농민수당 개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중
   - 경기도 :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목표로 현재 논의 중
   - 경남도 : 현 도지사 지방선거 당시 농민수당 도입 긍정 검토 약속
   - 경북도 : 농민단체(전농), 정당(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논의 중
   - 제주도 :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중

3. 농민수당 논의의 쟁점

 m 개념 : 농민수당, 농가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m 지급 범위 및 단가 
 m 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과의 연계 
 m 농림부의 공익형 농업직불제와의 연계
 m 시군-도-중앙정부 간 연계

4. 향후 토론회 논의 방향

 m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m 토론회 개최 : 개최일자, 발표자, 토론자 및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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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연구모임 회의록

----------------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11111111111111111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연구모임 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회의록제1차 연구모임 회의록

 ❍ 일  시 : 2019. 3. 19.(화), 13:30 ~ 15: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 112호
 ❍ 참  석 : 13명(도의원6, 집행부1, 전문가7)
 ❍ 회의안건 
   - 농민수당제 전국 현황과 사례 소개

   - 향후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 인식 

   - 연구모임 운영 방향 논의

    

□ 인사말씀

❍ 고령화, 인구감소로 현재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루과
이 라운드(UR), FTA 등 개방농정을 맞이한 충남농촌에  맞는 농민수
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 얼마 전,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의 5번째로   
    농업을 언급하시고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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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에 도의회 차원의 논의를 더이상 
미루지 말고 출발하는 시점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한만큼 본 연구모임 
출범이 갖는 의미가 대단이 크다고 생각하며 향후 조례제정까지의 계
획에 있음.   

□ 주제 발표

❍ 간단히 연구모임의 계획을 말하자면,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회의 후 관
련된 현황을 보기 위한 탐방, 현장방문, 워크숍 등을 계획 중에 있음.

❍ 농업농촌의 가치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며 도입
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신규제도에 관해 관련전문가, 농업인, 도
의원 등과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려는 것

❍ 농민수당의 특징은 정기적, 가급적으로 현금을 주며, 무조건성을 갖음. 
현재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출범했으며 내년부터 전북도에
서 월10만원 공익수당을 지급 예정에 있음

❍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하
였고, 각 광역지자체 및 기초단체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농민수당제를 
도입 시도 중이다.

❍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농업환경실천 개선사업과 연계하는 문제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농림식품부와의 공익형 농업직불제 사업과
도 연계된 만큼 집행부와 중앙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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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토론

❍ 현재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고 어디서부터 손써
야할지 고민이며, 농민에 대해 소득을 보전할지에 대한 논의 필요

❍ 현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통해 농민에 대
한 사업 진행 중. 과거 3농혁신포럼 시,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농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시지역 사람도 동의하는 부분

❍ 충남의 농가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갈수록 적자경영 농가
수도 증가가 소득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현재의 악순환 상태는 결국 농민수당제 도입의 타당한 이유가 되며 
농민수당제를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논의하는 ‘장’ 필요

❍ 타시도 사례를 보고 충남형 농민수당제를 위해 노력이 요망됨. 농민수
당, 농어민수당 등 우선 개념정리부터 필요하며 지원대상과 지급조건 
여부, 수범의 범위 등 논의 필요하다.

❍ 4월에 수원에서 열리는 기본소득박람회 참석을 통해 화두가 되고 있
는 기본소득과 농민소득제를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것이 연구모임의 발
전적 논의를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농민수당제는 보편적 가치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획단계
에서 사업추진명과 그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해야 모두에게 도움이 되
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효과를 불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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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하는 부분인, 발생 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 

❍ 단속 활동을 위해 채용인원 도입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처럼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 농민수당제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 되어야 하며 현금, 현물, 또는 지역화폐 등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급 방안에 대한 고민도 수반 
되야 함

❍ 문제해결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현재 농촌이 지닌 
여러 어려운 부분들을 농민수당제가 조금이나마 해갈해주는 실마리가 
될 것.

❍ 당장의 제도 도입을 위한 성급한 추진보다 여유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학자마다, 현장마다 농민수당제 개념부터 혼란해 하고 있는 상황이므
로 우선순위 및 단계를 정하고 진행 한다면 도입 이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

❍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농업환경개선실천사업은 농민수당제와 매
우 유사하게 보이므로 사업 개념과 대상을 우선 확정한 후 진행했으
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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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지역 상황을 보면, 농협서 시행 중이고 연계된 사업으로 농민들
과 많은 교류 및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충남형 농민수당제를 현장 농민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최적의 제도 
마련을 위한 틀을 제시해야 한다.

❍ 농촌에 많은 여성농민이 있는데, 공동체 활동 시 여성이 없으면 활동
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마을 행사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축
소 현상이 발생

❍ 절대로 농민수당제도에 여성농민을 배제해선 안 되며, 이들은 농업뿐
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다른 일도 하며 집안일까지 도맡는 분들이 많
아 여성농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 농민수당제 도입에 있어서 여성농민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있어서 관심이 필요 함

❍ 우리나라의 눈부신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배제되고 피해 받은 계층이 
농민이기에 농민수당제에 해당 되는 문호를 넓히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 임.

❍ 첫 모임에서 회원 간 쏟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농민수당제범위 등을 
확정하고, 타지견학, 탐방 활동 등도 하면서 향후 차근차근 논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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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구모임 발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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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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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차 연구모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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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연구모임 토론회 회의자료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34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

목  적

 ❍ 지역사회 내 농민수당제 제도 수립 관련 공감대 형성 

 ❍ 추진 중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 논의

개요

m 일    시 : 2019. 4. 11.(목) 14:00 ~ 16:00

m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 112호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 635-5360)

  m 주    최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방한일 의원)

  m 주    제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 논의

m 

좌  장 ▪방한일(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발제자
(2명)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지흥(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토론자

(4명)

▪배연근(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김희봉(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강마야(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 :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모임 간사) 

 ※ 토론자 및 발제자는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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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계획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방한일 의원

 ※ 진행 : 방한일 의원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지흥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토론자 4명(각 10분)

참여자 전체

방한일 의원

세부 진행계획

m 사 회 자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모임 간사)

   m 국민의례 : 생략

m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

     - 참석내빈 명단 사전파악 제공

   m 연구모임 대표 인사말 

※ 개회식 후 토론자 지정 좌석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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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국 지자체 농민수당제 추진 현황과 충남도의 과제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m 충남 농업환경실천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 

      (박지흥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

⦁

⦁

⦁

 m 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간 자유토론 

     - 상호간 질의답변 방식

     - 질문자에게 마이크 제공

 m 마무리 발언 후 폐회(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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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 회원(14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응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박병희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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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발제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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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발제자료 2

                              
              

2019. 4. 11.(목) 14:00

충남도의회 소회의실

 

농민수당제 정책 연구모임(2차)

농업환경실천사업 설명자료

충 청 남 도
식 량 원 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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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실천사업 추진배경

① 벼 재배농가 맞춤형비료 지원

▸(지원기준)「벼재배 경영안정 직불금」차원, 농가당 2ha까지 지원(ha당 15포)
                   ※ ‘02~‘11년 : 농가당 2ha까지 100%, 2~10ha 까지 50%지원

▸(지원금액) 180천원/ha(농협중앙회 낙찰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동) * 총사업비 198억원

 ❍ 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토양특성 고려, 맞춤형비료를 정부주도 지원

  - (정부) 2013년 맞춤형비료 정부보조사업 일몰

  - (충남) 정부의 보조지원 폐지 이후에도 맞춤형비료지원 사업 추진( 년까지)

 ⇨ 과다시비에 따른 미질저하 그로인한 저가쌀값 문제 등사업효과 미흡 

②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지원기준) 도내 거주 ․ 도내소재  벼 재배농가 (농가당 5ha까지 현금지원)
                   ※「충청남도 벼재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제정(‘10.9.30)

▸(지원금액) 231천원/ha (지원대상 124천 농가)    * 총사업비 287억원

 ❍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취지 적극적 이행을 위하여 경영비 보전차원 지원

 ⇨ 벼 재배면적 중심으로 소농가의 소득보전 미흡 등 불균형 초래

□ 농업환경실천사업 재원확보 및 지원방식

재원확보 경영안정직불금(287억원) + 맞춤형비료(198억원) 지원 사업비 활용(축소 ․ 일몰)

지원방식 도내 농촌거주 전체농가 대상 사업비 균등지원 (485억원)

 ⇨ ｢대농중심 면적직불에서 소농위주 농가직불｣로 전환 ➝ 농업계 합의 도출

□ 사업효과

 ❍ 직불금의 균등지원에 따른 중소농 농가소득 보전기여

 ❍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토양환경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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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환경실천사업 현황 및 개선방향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천호 년 사업대상자 신규농가

  ❍ 사 업 비 : 백만원 도비 시군비  

  ❍ 실천사항 : 비료 적정시비 볏짚환원운동 년 주기 자율실천

  ❍ 지원방법 : 마을별 협약사항 자율실천 후 농가별 지급

  지원성과 및 문제점

  ① 지원성과 및 의의

  ❍ 전국 최초 농가단위 균등지원 정책으로 소규모 농가 소득보전에 기여

  ❍ 화학비료 판매량 감소로 농업환경 개선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

     - ’16년) 141 천톤 → ’17년) 129(8.6%↓) → ’18년) 122(4.8%↓)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대가지급 근거마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보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구 분 농가수
지급액(백만원) 호당 지급액

(천원)계 도 비 시군비

  ② 문제점 및 애로사항

 m 비농가, 소규모(300평 미만)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심화 야기

  m 대규모 농가 정책참여율 저조와 역차별 주장으로 사업효과 반감

  m 서류상 세대분리 및 임대차 계약 등 부작용 초래, 통계관리 어려움
    - ‘17년 : 139천명, ’18년 : 141천명(통계청 127천명, 경영체등록 186천명)

  그동안 추진상황

  m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m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검토에 따른 시군의견 조회  

  m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방안 시군 농정과장 회의

  m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방법 개선방안 지사님 방침
  m 농 정책포럼 고령화시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개최

  m 년 추경예산 심의결과 농업환경실천사업 증액도비 억원 전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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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방향

  (당초)

❍ 기본소득 보전 및 영세농가 우대지원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해소하고

❍ 농업환경 개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으로 당위성 확보 필요에 따라

❍ 농가기본소득 보상차원의 기본금 지원과 정책사업 병행 추진계획  

 기본지원금 인상 년 천원 년 천원 천원 증  

볏짚환원 이행 추가지원 억원 당 만원 천

도내 벼 재배 전체면적 천 을 대상으로 년 주기 볏짚환원

  (변경안)

❍ 의회 농민단체에서 농가소득 보전차원의 현금 균등지원 확대 요구에 따라

년에는 현행대로 기본직불금을 확대 지원하고 

     기본지원금 인상 년 천원 년 천원 천원 증

 ❍ 별도로, 볏짚환원 우수마을 선정, 마을의 공익적 기능 지원 시책 추진

     년 볏짚환원 사업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년 주기 천  

 ❍ 앞으로, 농식품부 직불금 개편에 따라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상호보완

하여 추진하되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원효과

를 극대화

다양한 공익창출 생태 환경 경관 지역 등 의 가산형 지불확대

시장혁신 역량강화 쌀 밭직불제를 기본형 지불로 통합 추진 

⇨ 개편 기본방향 설정 년말 세부 추진방안 마련 년 상반기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예산확보 년 시행 년

 ❍ 관련하여, 농민수당제에 대해서는 국가농업직불제 개편내용 도의회 

연구모임결과 농업인단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농업환경실천사업과 

연계 등 다양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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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농업환경실천사업 확대 검토 시군의견 조회

□ 지원단가 인상(예산부담)

구       분 시군의견 비고

지원단가 인상

(368천원→ 450천원)

찬성(6시군), 반대(9시군) 

(찬성) 아산, 서산, 논산, 서천, 청양, 홍성

(반대) 천안, 공주, 보령,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예산, 태안

(반대사유)

시군재정부담

□ 실천(협약과제) 사항 확대

구       분 시군의견 비고

실천과제

질소질비료 적정시비, 
볏짚환원(3년1주기) 

현행유지(5시군), 확대(10시군)

(유지) 공주, 논산, 서천, 홍성, 예산

(확대) 천안,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청양, 태안

공익적 기능 

과제 확대

  

□ 지원방법 확대

구       분 시군의견 비고

지원방법

(균등지원, 차등지원)

균등지원(12시군), 차등지원(3시군)

(균등지원) 천안, 공주,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차등지원) 보령, 청양, 태안

영농규모 

관계없이 

균등지원

□ 기타사항

시군의견 비고

① 시군부담 조정 : (현재)도비 30%, 시군비 70% → (개선)도비 40%, 시군비 60%

② 농업환경실천사업 시스템 강화 및 사업관리프로그램 필요

③ 자율실천에 따른 부작용→ 환경개선 실천과제 이행점검 보완

④ 직불금 지급시기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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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농민수당제」관련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기  간 일간

 ❍ 대  상 명농업인 비농업인 읍면거주 동거주

 ❍ 내  용 개문항농민수당제 찬반 찬반이유 비농업인 지원 등

 ❍ 방  법 읍면동사무소 내방객 면접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결과 (총괄)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비농업인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제 도

입시 검토되어야할 개 기본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가는 농가소득보전 을 위해 농민수당제 도입에 찬성

하고 해결과제로 재원마련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하였고

비농가는 타산업과의 형평성 을 이유로 농민수당제 도입에 

반대 하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농촌 읍면 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농민수당 지급은 농가와 비

농가 모두 반대 각각 의견이 많았으며

농민수당 지급시 화학비료 절감 과 같은 의무사항 부과는 농

가와 비농가 모두 찬성 각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종합적으로) 농민수당제 도입시에는 재원마련 대책과 타산업과의 형

평성, 비농업계의 이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결과활용

 ❍ 향후 농가기본소득 보장제 관련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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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별 설문결과

 1. 농민수당제 인지여부에 대하여는?

  → 농가 비농가 모두 모른다 가 안다 보다 높게 나타남

 * 모른다 응답비율 : 농가 53%, 비농가 76%
 

 2. 농민수당제 도입 찬반여부에 대하여는?

  → 농가는 찬성 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비농가는 반대 가 높게 나타남.

 * 찬성 응답비율 : 농가 88%, 비농가 54%
  

 3. (찬성 응답자) 농민수당제 찬성이유는?

  → 농가와 비농가 모두 농업의 공익적 보상보다 농가소득보전 이 높

게 나타남

 * 농가소득보전 응답 : 농가64%, 비농가63%
  

 4. (반대 응답자) 농민수당제 반대이유는?

  → 농가와 비농가 모두 재원마련보다 타산업과의 형평성 에 높게 응답함

 * 타산업과의 형평성 응답비율 : 농가59%, 비농가69%
 

 
 5.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연간 적정 지급액은?

  → 농가는 만원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비농가는 수준인 만

원 에 응답비율이 높았음설문문항 연간 만원

 * 연간지급액 응답 : 농가37%(240만원), 비농가4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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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민수당 지급 기본단위(농가, 개별농민)은?

  → 농가와 비농가 모두 개별농민 보다 농가단위 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농가단위 지급 응답 : 농가67%, 비농가72%
  

7. 농촌(읍면)거주 비농업인에 대한 농민수당 지급 찬반의견은?

  → 농가와 비농가 모두 반대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비농가 지급 반대 응답 : 농가71%, 비농가76%
  

8. 농민수당 지급시 의무부과 (화학비료 사용량 줄이기 등) 의견은?

  → 농가와 비농가 모두 찬성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의무부과 찬성 응답 : 농가73%, 비농가75%
 

 
9. 농민수당제 도입시 해결과제로는?

  → 농가는 재원마련 을 비농가는 타산업과 형평성 을 해결과제로 

높게 응답함설문문항 타산업과 형성평 재원마련 비농업계 이해

 * 해결과제 응답비율 : 농가42%(재원마련), 비농가44%(형평성)
 

 
10. 농민수당제 관련 주요 추가의견?

 ❶ 예산확보 및 이해관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진행

 ❷ 농업수당 지급시 농업보조금을 통일하여 농민수당으로 대체 검토

 ❸ 은퇴농 위주의 수당 지급, 현 농업인은 가격안정제 실시

 ❹ 농민수당보다는 친환경비료, 비닐, 거름 등 자재 보조로 전환

 ❺ 농업인 중 고령농 비율이 높으므로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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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칭“농민수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기  간 일간

 ❍ 대  상 명농업인 비농업인 읍면거주 동거주

 ❍ 내  용 개문항농민수당제 찬반 찬반이유 비농업인 지원 등

 ❍ 방  법 읍면동사무소 내방객 면접조사 및 방문조사

2. 응답현황 : 1,591명 (남 1,165명,  여 426명)

농가여부 농가 명 비농가 명읍면 동지역 

거주지역 농촌지역 명 도시지역 명      

연 령 별 세이하 명 세 명 세 명 세 명 세이상 명

3. 설문결과     *“계”란은 농가, 비농가의 설문자수가 달라 의미 없음   

  농민수당제에 대하여 알고 있나 명

구    분 계 안다 모른다

농    가 100(1,139명) 47(539명) 53(600명)

비 농 가 100(452명) 24(109명) 76(343명)

계 100(1,591명) 41(648명) 59(943명)

  2 농민수당제에 도입에 대한 찬반 명

구    분 계 찬성 반대

농    가 100(1,139명) 88(998명) 12(141명)

비 농 가 100(452명) 46(206명) 54(246명)

계 100(1,591명) 76(1,204명) 24(3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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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민수당제에 도입을 찬성 이유 명

구    분 계 공익적기능보상 소득보전 다른의견

농    가 100(998명) 35(350명) 64(641명) 1(7명)

비 농 가 100(206명) 37(75명) 63(130명) 1(1명)

계 100(1,204명) 35(425명) 64(771명) 1(8명)

  

 4 농민수당제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명

 

구    분 계 타산업과형평성 재원마련 다른의견

농    가 100(141명) 59(83명) 39(55명) 2(3명)

비 농 가 100(246명) 69(169명) 29(71명) 2(6명)

계 100(387명) 65(252명) 33(126명) 2(9명)

  

 5 농민수당을 지금한다면 년간 적정 지급액은 명

구    분 계 60만원 120만원 240만원 기 타

농    가 100(1,139) 22(254명) 34(387) 37(417) 7(81)

비 농 가 100(452) 41(184명) 27(122) 15(70) 17(76)

계 100(1,591명) 27(438명) 32(509명) 31(487명) 10(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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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농민수당 지급 기본단위 명

구    분 계 농가 개별농민

농    가 100(1,139명) 67(759명) 33(380명)

비 농 가 100(452명) 72(324명) 28(128명)

계 100(1,591명) 68(1,083명) 32(508명)

농촌거주 비농업인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찬반의견 명

구    분 계 찬성 반대

농    가 100(1,139명) 29(325명) 71(814명)

비 농 가 100(452명) 24(110명) 76(342명)

계 100(1,591명) 27(435명) 73(1,156명)

 8 농민수당 지급시 의무부과화학비료 사용량 줄이기 등 의견 명

구    분 계 찬성 반대

농    가 100(1,139명) 73(837명) 27(302명)

비 농 가 100(452명) 75(384명) 15(68명)

계 100(1,591명) 77(1,221명) 23(370명)   

 9 농민수당 도입시 해결과제 명

구    분 계 타산업과형평성 재원마련 비농업계이해 다른의견

농    가 100(1,139명) 42(477명) 42(481명) 14(163명) 2(18명)

비 농 가 100(452명) 44(201명) 34(153명) 20(90명) 2(8명)

계 100(1,591명) 42(678명) 40(634명) 16(253명) 2(26명)   

  ※ 다른의견 :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파악, 농업인 기준마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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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과 관련된 추가의견

 ❶ 고령화 등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농민수당제도는 꼭 필요한 사항

 ❷ 농촌가구에 경제, 복지, 교육적인 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

 ❸ 예산확보 및 이해관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진행

 ❹ 사업추진 취지 목적 등 사전 비농업계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

 ❺ 사업 전 충분한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개인 소득별로 비례하여 지원

 ❻ 비농업인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❼ 기초연금이나 복지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농촌거주자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타 산업 종사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

 ❽ 농민수당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기에 정부의 국비 지원으로 사업

    확대 및 안정적 사업추진 필요

 ❾ 농업수당 지급시 타 농업보조금 배제 또는 농업보조금을 통일하여

    농민수당으로 대체 검토

 ● 직불금제도는 대규모 농가위주의 정책으로 빈익빈부익부만 조장하는

    제도로써 소농들을 위해서라도 폐지

 ● 수당 의무이행시 '화학비료 사용량 줄이기' 처럼 검증 불가능한 기준 지양

 ● 은퇴농 위주의 수당 지급, 현 농업인은 가격안정제 실시

 ● 농민수당보다는 친환경비료, 비닐, 거름 등 자재 보조로 전환

 ● 농업인 중 고령농 비율이 높으므로 기초연금에 부가 지급으로 전환

 ● 농업도 경영이니 농업인 스스로 자생했으면 좋겠음

4. 결과활용

  ❍ 향후 농민수당제 도입검토 등 농가기본소득 향상을 위한 관련 정

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78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참고 3 정부 직불제 개편방향

< 배 경 >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과잉생산 유발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기능이 미흡,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타작물 생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 역할의 한계

□ 농업기여지불제(기본형, 가산형) 추진방안

 ① 기본형 직불제

 ❍ 쌀고정직불과 밭고정직불의 격차 해소 → 논과 밭에 동일단가 지급(농지직불) 

    → 

 ❍ 영세규모 농가에 대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기초직불)

     - 규모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비례형 지불 도입 

 ❍ 쌀 변동직불을 기본형 지불로 통합시 쌀 시장안정대책 별도 마련

 ② 가산형 직불제

 ❍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조건불리직불금을 가산형지불제도로 통합

    - 공익적 기여 목적의 다양한 기여지불 프로그램 개발

    - 청년 농업인의 유입 및 영농지속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지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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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업직불제 현황

구  분 지원(가입)대상 지급기준 근거법령 재원 도입

농
업
직
불
금
⁔
10
종
‿

쌀
소
득
보
전

고정
‵98~‵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고, 형태‧기능유지 
(휴경지 포함)

진흥 : 1,076,416원/ha
  밖 :  807,312원/ha
* 평균 100만원/ha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 농업인 제외

국비 100% 2005

변동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
하고 대상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지
*개인30,법인50,들녘400ha한도
 ha당 63가마

수확기(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시지급
(목표값(188천원)–수확기(10-1월)
평균값)×85%-고정직불금
 -‘16 : 2,110,360원/ha
 -‘17 : 88,382원/ha(12,514원/80㎏)
 -‘18 : 목표값 미정 

국비 100% 2005

조 건 불 리
지     역

‵12.1.1~‵14.12.31기간중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개인4, 법인10ha 한도

진흥 : 702,938원/ha
  밖 : 527,204원/ha
* 평균 55만원/ha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국비 100% 2004

밭 
농 
업

고 정
쌀직불 지급대상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

50만원/ha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

국비 100%
 

2012
논이모작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 경지율 22%이하
 + 경지경사도 14%이상
 + 농지면적 50%이상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

농 업 환 경
실 천 사 업

협약(읍면-마을-농협) 
-질소질비료 적정시비
-볏짚환원 등

‘18년 368천원/ha
- 농업환경개선 활동에   
  따른 직불금 지급
- 

▪충청남도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2018. 10.01.)

도비30%
시군비70%

2017

친  환  경
농     업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 유기(5년), 
무농약‧저농약(3년)
※유기지속시(3년간추가)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논 :  700천원/ha  500    350
밭 :  1,400   1,200    700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국비 100% 1999

경 관 보 전
경관작물재배농가에 지원 
(메밀,유채,보리 등)

경  관 170만원/ha
준경관 100만원/ha
활동비  15만원/ha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30조

국비 70% 
지방비 30%

2005

경 영 이 양
은퇴고령농업인대상지급 
(65~70세, 영농경력
10년이상)

매도 : 330만원/ha
임대 : 250만원/ha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국비 100%
(농어촌공

사)
1997

피 해 보 전
(폐업지원금)

협정일 이전부터 대상품목 
생산한 농가
- 피해보전 : 당근, 

노지/시설포도, 블루베리
- 폐업지원 : 블루베리
  노지/시설포도, 

피해보전: 5~351원/㎡
폐업지원: 3,314 ~ 
         8,741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금 100% 2014

벼재배농가
경 영 안 정
(2017중단)

도내 거주하면서
도내 소재농지에서
벼 재배하는 농지

231천원/ha
(0.1~5ha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도비 30%
시군비70%

2011
2016

친  환  경
축      산

HACCP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 인증 농가

(유기농가 21호, 유기, 
신규 7호) : 30백만원
(무항생제 1,443호) : 
20백만원

▪축산법제3조(축산사업
발전강구)

국비100%



- 80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참고 4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기본사항

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안정적 식량공급

     나. 토양ᆞ물ᆞ공기ᆞ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다. 농촌경관 유지

     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업ᆞ농촌 활동과 그 지원정책을 수

립ᆞ집행할 때에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ᆞ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농업ᆞ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ᆞ증진하고, 농업ᆞ농촌이 지속가능

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ᆞ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

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ᆞ공급하고, 농업ᆞ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보전ᆞ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ᆞ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사용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실

천 사업

   2. 농업생태 환경조성, 토양개량, 볏짚환원 등 농업환경 개선사업

   3. 농촌의 경관유지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유지 보존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ᆞ군에 걸치는 사업이거

나 2개 이상의 시ᆞ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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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충청남도 농어업ᆞ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

례」 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ᆞ농어촌 정책자문ᆞ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평가 및 포상) 도지사는 농업ᆞ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나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농업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4389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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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  

v 

▪일시‧장소: 2019. 4. 11.(목), 14:00~16:00 / 충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참    석: 4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주    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의 구체적 정책 방향 논의

Ⅰ

m 

토론회서 논의된 주요 의견에 대해서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공유하여 농
민수당제 도입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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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

m 

m 

m 

m 


①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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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m 

m 

② 박지흥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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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① 배연근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m 

m 

m 

m 

② 김희봉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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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m 

 ③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m 

m 

m 

④ 강마야충남연구원 연구위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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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m 


m 

의견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m 

m 

[질문 : 예산덕산농협 박용한 감사]

m 

질문 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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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m 

답변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

m 

m 

m 

답변 충청남도 박지흥 식량원예과장



- 89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Ⅲ

도출된 과제가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Ⅳ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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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차 연구모임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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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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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현장방문 개최 계획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현장방문 

Ⅰ 방문개요 

 m 방문목적 : 농민수당제 정책 도입의 공감대 형성 강화 

 m 방문내용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행사장 방문, 관람  

및 컨퍼런스 참석으로 농민수당제 정책 도입 모색

 m 대   상 : 14명(도의원 6, 소관부서 1, 일반회원 7) 

 m 일   시 : 2019. 4. 30.(화) 10:30 ~ 20:00

 m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 2019. 3. 준공(지하2층~지상5층 규모, 연면적 97,602㎡)

Ⅱ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2:30 120분 충청남도의회 → 수원 의회 버스

12:30~13:30 60분 점심식사

13:30~13:50 20분 식당 → 수원컨벤션센터

13:50~15:00 70분 박람회 행사 및 전시부스 관람

15:00~17:00 120분
국제컨퍼런스 참석

(Ⅲ세션 : 기본소득 확장과 재원)
발표자:

박경철 간사

17:00~19:00 120분 수원컨벤션센터 → 내포

19:00~20:00 60분
저녁식사

(총평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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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문지 소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 (기본소득 정책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 정책 논의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소득 아젠다 확산과 공감대 형성

◇ (지역화폐 홍보) 지역경제와 복지를 연계해 선순환하는 ‘복지형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화폐 홍보를 통한 활성화

□ 개   요

 m 행 사 명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m 행사주제 :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

 m 기간/장소 : 2019. 4. 29 ~ 30. / 수원컨벤션센터 

 m 주최/주관 : 경기도 /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m 참가대상 : 3,000여명(국내･외 석학･전문가 및 지자체 등)*

    * 기본소득네트워크, 지방정부협의회, 지역화폐 발행 및 발행예정 시･군 등

□ 행사내용

 m (개막식) 개회사 및 환영사, VIP 퍼포먼스(커팅식&세레모니)

 m (국제컨퍼런스) 국내·외 저명인사 강연 및 토론회 등

 m (전시회) 전국 지역화폐 전시･홍보부스, 기본소득 정책부스* 운영

     * 계층별 기본소득(청년, 노인, 농민, 임산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지역화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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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구성(수원컨벤션센터)

구   분 규 모 내  용

3홀 국제컨퍼런스 1,700여석
기본소득의 현재와 미래, 국내외 유명 석학이 
말하는 기본소득, 해외 지자체의 기본소득 
사례 발표 등

2홀 전시 및 이벤트 100부스
기본소득, 지역화폐 관련 전시 체험 부스 및 
국내외 지자체관

1홀 체험관 - 이벤트 및 경연대회, 즐길거리 등

로비 지역화폐 30부스 규모 지역화폐 관련 갤러리 및 상생관

열린광장 푸드 코트 센터 야외
추억의시장거리 조성, 먹을거리 및 푸드트럭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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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모임 회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응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박병희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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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국제컨퍼런스 일정표

□ 4월 29일 (월)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등록
11:10

~
11:30

20‘ ￭ 등록 및 행사 안내
등록

데스크

오전

11:30
~

11:50
20‘ ￭ 도지사 연설

11:50
~

12:10
20‘

￭ 기조연설 (Keynote Speech) I 
  (비전에서 현실로: 정의, 평화, 복지의 새로운 시대) 
  - 애니 밀러(BIEN 공동설립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30’)

12:10
~

12:30
20‘ ￭ 박람회 전시장 방문 도지사,

VIP, 연사12:30
~

14:00
90‘ ￭ 오  찬

오후

14:10
~

14:20
20‘

￭ 기조연설(Keynote Speech) II
   (혁신 주도 미래 변화상과 기본소득 下의 따뜻한 세상)
 - 강남훈 (한신대 교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

장)(30’)
14:20

~
14:30

10‘ Tea Break (휴식)

14:30
~

15:40
90‘

￭ 각국 실험 사례 발표 및 토론

￭ 세션 I 
<좌장>
•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발표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및 성남시의 청년배당
•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 : 핀란드 실험
<토론자>
• 요세프 마리아 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
•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인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BIEN 부의장)

발표자 

20분

토론자 

10분 

15:40
~

16:00
20‘ Tea Break (휴식)

16:00
~

17:30
90‘

￭ 세션 II 
<좌장>
•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
<발표자>
•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 : 인도 시킴 주 사례
• 요세프 마리아 콜 (바르셀로나, 선임연구위원) : 스페인 사례
• 안드레아스 예니 (스위스 라이노시 시장) : 스위스 사례
  레베카 파니앤 (스위스 라이노시 기본소득 실험 책임자)
<토론자>
•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
• 샘 매닝 (Y Combinator 연구소, 연구위원)

발표자 

20분

토론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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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30일 (화)
구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등록
09:30~

10:00
30‘ ￭ 등록 및 행사 안내

오전
10:00~

11:30
90‘

<  개별세션  > 

발표자 

30분

토론자 

10분

Track I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

Track II 

(기본소득 일반 : 이론 및 최근 흐름)

￭Ⅰ세션 (청년배당의 정책효과)

<좌장>

• 강남훈 (한신대 교수)

<발표자>

• 서정희 (군산대 교수) & 김교성(중앙대 

교수)

• 샘 매닝 (YC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FELA 선임경제학자)

•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

￭ I세션(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부와 기본

소득)

<좌장>

• 유종성(가천대 교수)

<발표자>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토론자>

• 이항우 (충북대 교수)

•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

오후

11:30~

13:00
90‘ ￭ 오  찬

13:00~

14:30
90'

￭ Ⅱ세션(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좌장>

• 이한주(경기연구원 원장)

<발표자>

• 김병조 (울산과학대 교수)

• 임진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사무관)

<토론자>

•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 과장)

•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Ⅱ세션(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본

소득)

<좌장>

• 장세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

<발표자>

• 알마즈 젤레케 (미국 뉴욕대 교수)

•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토론자>

•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

발표자 

30분

토론

자 

10분

14:30

15:00
30‘ Tea Break (휴식)

15:00~

17:00
120‘

￭ Ⅲ세션(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좌장>

• 김교성 (중앙대 교수)

<발표자>

• 이원재 (Lab 2050 대표, 청년수당2.0)

•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농민기본소

득)

• 곽노완 (한신대 연구교수, 기본소득재원)

<토론자>

• 사라트 다발라 (BIEN 부의장)

•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레베카 파니앤 (스위스 라이노시 기본

소득 실험 책임자)

￭ Ⅲ세션(기본소득 : 법제, 사회적 가치)

<좌장>

• 오동석 (아주대 교수)

<발표자>

• 노호창 (호서대 교수)

• 강현철(경기대 교수) & 유영성(경기연구

원  상생경제연구실장) 

<토론자>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 요셉 마리아 콜 박사 (스페인 바르셀

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 

•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

• 이노우에 도모히로 (일본 고마자와대 교수)

발표자 

30분

토론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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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기본소득박람회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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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모임 현장방문 결과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충남형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농민수당제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도입을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연구모임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기본소득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박람회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현장방문 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결과기본소득 박람회 현장방문 결과

  ❍ 일    시 : 2019. 4. 30.(화) 10:30 ~ 19:30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 주    제 : 농민수당제 정책 도입의 공감대 형성 강화

   ❍ 참석인원 : 7명(회원5, 상임위 직원 2) 

 ❍
   - 최초로 개최되는 ‘기본소득박람회’는 ‘대동세상의 문을 열다’  

라는 주제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국내
외 주요 저명인사를 초정하여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하고자 함.

   - 기본소득 주제 그림 전시, 기본소득 안내관, 지역화페 홍보관, 
지자체 상품판매관 등 다양한 부스와 체험 전시실 운영 으로 연구
모임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음

   - 기본소득박람회 사무국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본소득 도입
의 당위성, 계층별 사업 소개 등 알기 쉬운 설명으로 기본소득정
책이라는 범위에 포함되는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회원 간 도모 하는 시간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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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확장과 재원’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 참관을 통해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며,  
어떤 모습으로 설계 되어야 할지 등을 모색하는 자리

   - 회의에 참석한 회원 및 일반 청중 모두 농민수당에 대해 새로운 
모델이라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연구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통해 종합적인  
농민수당제의 도입 논의와 추진 방향 등의 비전을 설명하였음   

  ❍ 선도적인 기본소득 관련 논의와 정책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향후 농민수당제 도입에 있어 다양한 사업 모델을 비교 검토하고  
     최대한의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농민수당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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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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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계획

-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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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

목  적

 � 추진 중인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 관련하여 각계 의견 수렴

 � 조례 제정의 구체화 및 방향 논의 

Ⅰ 개요

m 일    시 : 2019. 7. 29.(월) 14:00~16:00

m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 635-5360)

  m 주    최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방한일 의원)

  m 주    제 : 충남형 농만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

m 

좌  장 ▪ 방한일(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발제자
(2명)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최용혁(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토론자

(4명)

▪ 김희봉(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 김지숙(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 박지흥(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 사회 :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모임 간사) 

 ※ 토론자 및 발제자는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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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4:05~14:15 10` 대표 인사말 방한일 의원

     < 토 론 회 >          ※ 진행 : 방한일 의원

14:15~14:35 20` 주제 발표 1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4:35~14:55 20` 주제 발표 2 최용혁
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14:55~15:35 40` 지정 토론 토론자 4명(각 10분)

15:35~15:55 2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참여자 전체

15:55~16:00 5` 정리 및 폐회 방한일 의원

Ⅲ 세부 진행계획

m 사회자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구모임 간사)

   m 국민의례

m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

     - 참석내빈 명단 사전파악 제공

   m 연구모임 대표 인사말 

※ 방한일 도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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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의 방향 

    (박경철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m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

    (최용혁 / 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 주제 발표 이후 토론자 지정 좌석 착석

  김 희 봉 (당진시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 광 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김 지 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박 지 흥 (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m 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간 자유토론 

     - 상호 질의답변 방식 진행

     - 질문자에게 마이크 제공

 m 마무리 발언 후 폐회(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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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조 사항

m 

  - 사진촬영 및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음향설비 지원

m 

   - 도민, 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m 

상시학습 시간인정(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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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모임 회원 명단(14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응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박병희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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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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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총    평  ·············································  1

 주요 논의 ·············································  2

      인사말씀 ····································································  2

      주제발표(2인) ···························································  2

      지정토론(3인) ···························································  3

      자유토론 ····································································  4

토론회 결론 ···········································  6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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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  

v 

▪일시‧장소: 2019. 7. 29.(월), 14:00~16:00 / 충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참    석: 7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주    제: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 모색

Ⅰ

m 

토론회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서 관련 부서 기관 등과 공유하여 농민수당제 
도입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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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

m 

m 

m 

m 


①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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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용혁전농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m 

m 

m 

m 


① 김희봉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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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지숙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m 

m 

m 

 ③ 박지흥(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m 

m 

m 


m 

질문 유미경 정의당 충남도당 정책국장

m 

답변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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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질문 : 예산덕산농협 박용한 감사]

m 

질문 예산군 농민

m 

답변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m 

답변 정만영 부여군 농정기획팀장



- 122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Ⅲ

도출된 과제가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Ⅳ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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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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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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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 129 -

     5.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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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계획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를 위한 -

충남도의회·충남연구원 합동 연구모임 토론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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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를 위한 -

충남도의회·충남연구원 합동 연구모임 토론회

목  적

 ◇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농민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향후 조례 제정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자 함

 Ⅰ  개요

m 일    시 : 2019. 9. 10.(화) 10:00~12:00

m 장    소 :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 635-5360)

  m 주    관 : 충남도의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충남연구원 농민기본소득연구회(대표 : 박경철 박사)

  m 주    제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 

  m 참석예정 : 50여 명 (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단체 등)

좌장 및 발제

(1명)
▪방한일(충청남도의회 의원)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토론자

(5명)

▪김병혁(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지숙(부여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이선영(충청남도의회 의원)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박지흥(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 사회 :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자는 일정 및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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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행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

10:00~10: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0:05~10:15 10` 인사말씀 방한일 의원

     < 토 론 회 >          

10:15~10:35 20` 주제 발표 방한일 의원

10:35~11:25 50` 지정 토론 토론자 5명(각 10분)

11:25~11:55 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여자 전체

11:55~12:00 5` 폐회 방한일 의원

Ⅲ  세부 진행계획

m 사회자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m 국민의례(녹음 반주)

m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

     - 참석내빈 명단 사전파악 제공

   m 인사말씀(방한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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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설명

    (방한일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김 병 혁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김 지 숙 (부여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이 선 영 (충청남도의회 의원)

  조 광 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박 지 흥 (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m 발제자, 토론자 및 방청객 간 자유토론 

     - 자유로운 질의답변 진행

     - 질문자에게 마이크 제공

 m 마무리 발언 후 폐회(좌장)

    ※ 토론회 종료 후 오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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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조 사항

m 

  - 사진촬영 및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 마이크 등 음향설비 지원

m 

상시학습 시간인정(2시간)

m 

   - 도민, 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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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회원명단(15명)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응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이선영  충청남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회  원 추  욱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137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발제자료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초안)

방 한 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업인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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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

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 도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농민에게 연간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시‧군에

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 지급액을 다르게 정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

원은 행정부지사와 업무관련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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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소관 과

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

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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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

남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당해 주소지 관할 이장·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관할 지역 내 신청서를 취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수급 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에 대한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

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에 교부

하고, 시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결정 통보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그 외 지급 신청 및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원제외)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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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직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2.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3.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제13조(지급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수

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이행)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마을별로 농업․농
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공동실천 활동 등에 참여하

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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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결과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  

v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농민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조례 제정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하고자

▪일시‧장소 : 2019. 9. 10.(화), 10:00~12:00 / 충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참    석 : 40여명(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주    제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

Ⅰ

m 

향후 부서 기관 등과 토론회 내용을 공유하여 조례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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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

m 

m 

m 

m 


① 방한일충남도의회 의원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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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병혁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m 

m 

<조례안 수정 시,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과 농업이 담당하는 공익적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

련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m 

m 

② 김지숙부여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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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③ 이선영(충청남도의회 의원)
m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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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m 

m 

m 

  ➄ 배연근(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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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의견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m 

[의견 : 도민1]

m 

[의견 : 추욱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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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출된 과제가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Ⅳ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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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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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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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목적
 

m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지역소멸’이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1980년대만 하더라도 농가소득이 도시가구 소득보다 높았지만 1990년대 들어 농산물수입
이 본격화되면서 농가경제는 점점 하락해 현재는 생존이 어려울 만큼 위기에 봉착해 있음

  - 농가인구는 1980년에 1082만 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31만 명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고
령화율도 같은 기간에 6.7%에서 44.7%로 대폭 상승해 농촌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그림1> 농가인구 및 고령농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이수행 외(2019)

m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급격하게 몰락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방 정
책이라고 할 수 있음

  - 1993년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이 타결되면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
기 시작함. 이후 WTO 무역협상과 FTA 추진으로 전 세계 주요 농업선진국과 농업대국들
과 자유무역을 추진하게 됨

  - 우리나라는 UR 협상 이후 2004년 한·칠레FTA 체결을 시작으로 2008년 한·미
FTA 체결, 2015년 한·중FTA 체결을 통해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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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WTO 개도국 지위를 정부가 포기 선언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
게 만들고 있음   

m 정부의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UR 농산물협상 타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가구에 비해 농가소득은 90%를 상회했지만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가소득은 빠르게 하락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에 따르면, 2000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80.5%
였으나 2017년에는 63.5%까지 하락했으며 2027년에는 57%까지 하락할 것
으로 전망됨

  - 문제는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도농 간 소득격차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농업전망

m 그동안 정부가 농가소득 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많은 농정정책은 사실상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를 고착화해 농가 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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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WTO 농산물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농업직불금 제도는 그 금액 자체도 적
을뿐만 아니라 직불금의 대부분이 소수 규모화, 기업농에게 돌아가 농가 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쌀농업직불금의 경우 상위 농가의 12%가 전체 직불금의 거의 절반을 가
져감

  - 또한 정부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사실상 중대 농들에게 
집중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는 대다수 영세소농들은 농정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음

  - 이처럼 불평등한 농업구조가 지속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농촌·농민의 지속
성은 현재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m 농업 도인 충남도 또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0년 농가인구는 394,324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276,426명으로 29.4%가 감소함. 같은 
기간 농업인 고령화(65세 이상) 비율은 2010년 22.1%에서 2018년 49.8%로 27.8% 증가함  

  - 농촌 내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촌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는 농촌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음. 예를 들어 충남의 농촌노인 자
살률은 전국 수위를 자리하고 있음

m 따라서 기존 개방농정 하에서 추진되어 온 경쟁력 강화 농정에서 과감히 탈피해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처럼 농민이면 누구나 기본생존권이 보장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 전남 해남군이 2018년 12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 농민수당을 지급함
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 하지만 농민수당의 개념, 지급대상, 범위, 액수 등에 대한 논쟁과 논의는 지속되고 있는 상
태임. 

m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 필요

  - 현재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농(어)민수당 도입이 확
대되고 충남도에서도 2020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바른 방
향 제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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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관련 법규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9항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3)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5) 생태계의 보전  (6)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2)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1) 안정적 식량 공급          
(2) 토양·물·공기·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3) 농촌경관 유지
(4)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자료: 충남도의회(2019). 충남도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

  - 충남도의회는 2019년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대표 방
한일 의원)을 구성해 4차례의 토론회와 1차례의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과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충남도 농어민수당의 올바른 도입
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개념 및 정책 동향
 

1. 개념 정의

 1) 농민수당의 개념

  m 농민수당은 농민이 농업활동으로 인해 생산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을 말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9항에 명기되어 있음

   -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명기하고 있음

    



- 159 -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연구자 평가대상 평가결과

오세익 외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

총 10조 673억원
- 식량안보 1조 7,084억원
- 경관기능 1조 1,214억원
- 농촌활력 8,165억원
- 환경보전 6조 4,210억원

양승룡 외
(2011) 농업의 다원적 가치

총 86조 2,907억원
- 환경보전 79조 6,178억원
- 문화경관 3조 6,357억원
- 농촌활력 9,822억원
- 식량안보 2조 550억원
* 임업 75조 6,913억원, 어업 3조 7,130억원

농진청(2012) 농업·농촌의 가치

총 252조원
- 산업적 가치: 86조원
- 공익적 가치: 166조원
  - 환경보전: 146조 5천억원
  - 경관·문화: 16조원
  - 농촌활력: 9,800억원
 - 식량안보: 2조원

공기서 외(2013)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 총 4조 3,715억원

김용렬 외
(2014) 농업의 다원적 기능

총 9조 3,272억원
- 식량안보 2조 3,090억원
- 환경보전 2조 207억원
- 지역사회경제 1조 6,317억원
- 문화경관 1조 9,598억원
- 국격제고 1조 4,080억원

 m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학자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최대 166조 원까지로 
평가됨

   - 양승룡(2011)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86조 원, 임업은 75조 원, 어업은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농촌진흥청(2012)의 농업·농촌의 가치 연구에 따르면, 산업적 가치 86조 원, 공익적 가치 166조
로 평가됨  

[표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연구·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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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m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

   -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급격한 시장개방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
민들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룸

   - 특히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인해 값싼 농산물의 수입으로 현재 농민은 생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그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함 

  m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basic income)의 6가지 원칙을 준용하고 있음

   - 6가지 원칙: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 충분성

   -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할 것임

   - 원래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연령이나 계층을 대상하는 부분적 
기본소득도 넓은 의미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음

   - 농민기본소득은 학술적으로 일종의 참여소득,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3)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의 공통 개념

  m 모든 농민에게 영농규모, 영농형태 등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되는 지원금

  -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강조한 반면, 농민기본소득의 
농민의 기본생존권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나 두 개념의 공동 개념은 위와 같음

  - 두 개념의 공통점은 지급 방식에서 기본소득의 6개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임. 하
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

 
2. 지자체 도입 및 논의 현황

 1) 광역 자치단체 도입 및 논의 현황

  m 광주광역시
   -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진행

   - 농민단체, 시의회, 시청 간 협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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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강원도

   - 도지사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실시 방법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 당초 고령의 영세 소농에 한정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농민 전체로 확대함

  m 경기도

   - 2020년 6개 시군, 2021년 15개 시군, 2022년 31개 전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실시를 계획함

   -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개념에 맞게 개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m 충청북도

   -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완료 후 조례 제정 청원

   - 충북도는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발표했으나 농민단체는 반대함

  m 충청남도

    -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완료 후 조례 제정 청원

    - 충남도는 기존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고 농민수당 도입을 준비 중임

  m 전남도

   -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연 60만 원 지급할 예정임

   - 농민단체에서는 농가와 어가를 분리해 실시하고 가구가 아닌 개별 농민, 어민 단위의 지급을 요
구하고 있음. 입법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도의회, 행정부 간 충돌을 겪음

  m 전북도

   - 2020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으로 연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임. 단, 축산 전업농은 제외함.

   - 도의회 입법 처리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행정부 간 충돌을 겪음

  m 경남도

   -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진행

   - 경남도 내부적으로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 중이나 아직 공론화는 되지 않음

  m 제주도 

   -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 서명운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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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초 자치단체 도입 현황

  m 강진군

   - 2018년부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3ha 미만 농가에 70만 원 균등 지급 

   - 2018년에는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각각 절반씩 지급했으나 2019년부터는 전액 지
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m 해남군

   -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2018.12)

   - 2019년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m 고창군
   - 2019년 9월 전북도 최초 농민수당 하반기 분 28만5천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 

  m 부여군
   - 2019년 12월 충남도 최초 농민수당 14만 원을 지급할 예정임

  m 화순군
   - 농가당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의 농민수당 가운데 2019년 3/4분기 농민수당 

30만 원 지급함

  m 함평군
   - 농어가당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의 농민수당 가운데 2019년 하반기인 3/4, 

4/4분기 농어가수당 각각 30만 원 지급함   

  m 봉화군

   -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형식으로 농가당 5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

  m 청송군

   - 경북도 최초로 2020년 1월 농가당 5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
급 예정

  m 기타 지역

   - 여주시, 순천, 영암, 장흥, 익산, 정읍, 의령, 영천, 함안 등 전국 80여 기초 지자
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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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정부 정책 동향: 공익형 직불제 도입

 1) 목적
  m 농업직불제의 양극화 문제 완화 

   - 기존 직불제는 경지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농가 내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킴

   - 기존 직부제의 양극화로 인해 영세소농가의 몰락을 초래함

  m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 기존 직불제체계로는 다양하게 요구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 존재

   - 직불제가 단순히 농가소득 보전 수준을 넘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익적 가치 증진 유도 
필요

 2) 개선 방향
  m 하후상박(下厚上薄)식의 기본형 직불제 실시

   - 영세 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기초직불을 지불하고 그 이상에 농가에게
는 점증적으로 지불

   - 현재 영세 규모 농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변동직불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
정이 나오지 않고 있음. 또한 공익형 직불제의 예산 규모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음

   - 만약 변동직불제가 폐지된다면 쌀 시장안정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재 농민단체에
서는 변동직불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음 

                         

<그림 3> 기본형 직불제 개편 방향
자료: 박경철(2019),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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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가산형 직불제 실시

   -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조건불리직불금을 가산형 직부제 하나로 통합함

   - 가산형 직불제의 경우 공익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무준수 사항 이행이 필요함 

   - 이외 정부에서는 청년의 농촌 유입을 위해 청년농 직불을 도입함

    

<그림 4> 농업직불제 개편 방향
자료: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2차 토론회 자료집

Ⅲ. 농민수당 도입 쟁점 및 충남도 도입 방향 

1. 농민수당 도입 쟁점

 1) 지급 방식: 농가 또는 개별 농민

  m 현재 지자체 농(어)민수당은 대부분 농가단위 지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
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제약, 농업통계 체계의 미흡, 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이유로 농민수당을 농가
단위로 지급하거나 할 예정임

   - 이 때문에 현재의 농민수당은 농가 내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이 소외되고 있어 농민단체 특
히 여성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음

  m 일부 지자체는 개별 농민단위 지급을 준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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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는 2020년부터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원칙에 맞게 개별 단위 농민기본소득 지급
을 추진하고 있음

   - 기본소득은 6가지 원칙 가운데 특히 개별성을 특히 강조하기 때문에 농민수당도 향후 개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경기도 이외 충남 부여군은 2021년부터 개별 지급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전남도도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급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농업경영체 

단위 지급

농민 개별 

단위 지급

<그림 5> 농민수당 도입 쟁점1: 지급 방식

  m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명확한 개념 파악 필요

   - 현재 지자체에 따라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 앞서 설명을 했지만 두 용어 간에는 다소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농민 개별 지급을 원
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각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정책을 도입할 경우 농민 개별 지급을 원칙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여건에서 어려울 경우 농가 단위 지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향후 개별 
농민 단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해야 할 것임

 2) 지급 액수

  m 농민수당은 농가당 연간 60~120만 원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음

   - 강진군은 2018년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농가당 연간 70만 원을 지급한 이
후 해남군은 2019년 처음으로 농민수당 명목으로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함 

   - 해남군이 농민수당 명목으로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연간 약 60
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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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전남 함평군과 화순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가당 연간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m 농민단체 및 진보정당에서는 개별 농민당 매월 10~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요구하고 있음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농민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민당 매월 10~20만 원의 농민수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금액은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큰 액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러한 
액수를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농민단체 및 진보정당 또한 이러한 금액은 이상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지급이 어렵다
는 것을 알고 있음.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의 가치와 목적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액수를 제시함

      
농가당

60만원

농가당 

60~120만원
농민당 10~20만원

      

     <그림 6> 농민수당 도입 쟁점2: 지급 액수

  m 도와 시·군 간 농민수당 지급액 합의 필요

   - 현재 농민수당 도입은 논의는 기초 지자체를 넘어 광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전남을 비롯
해 전북, 충남, 강원, 경기 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 현재 광역 지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액은 경기도를 제외1)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농(어)가당 60만 원
으로 결정된 상태임. 이 때문에 농민수당으로 연간 6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농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에는 농민수당 금액을 일률적으로 통일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 
지자체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함 

 3) 의무이행 조건

1) 경기도는 2020년부터 도내 6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별 농민에게 연간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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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무이행 조건 부과 필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9항에 명시하고 있음

   - 즉,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이 해당됨

   - 따라서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역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의
무이행 조건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m 농민수당은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의 기본생존권 보장 차원의 지급인만큼 
의무이행 조건은 최소한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기본소득의 원칙 중의 하나인 무조건성을 원칙으
로 하고 있음. 만약 농민수당의 조건을 두더라도 최소한의 조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농민수당에 조건을 강하게 둔 다면 이러한 정책은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농업환경
관련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m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의 조건은 가급적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되 조건을 두더라도 최소한의 조
건만 부여해야 할 것임

   -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유지 및 증진과 농민의 기본생존권 보장이
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 조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하지만 의무이행 조건을 강제할 경우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이러한 이행조건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일부 지자체 농민수당 관련 조례에서는 의무이행 조건의 제시보다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명시하고 
있음.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해 농민수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
한 주민들의 올바른 활동을 진작하기 위해서임

                 

                 
의무이행 

조건 부여

이행조건 미부여 

혹은 최소 부여

<그림 7> 농민수당 도입 쟁점3: 의무이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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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m 농민수당의 올바른 집행과 심의를 위해서 각급 행정단위에 심의(또는 추진)위원회 설치 필요

   - 심의위원회는 행정급별로 도 단위-시·군 단위-읍·면·동 단위-리·통 단위 설치가 필요함

   - 심의위원회에는 행정조직, 농업인단체 및 기관 외에 소상공인, 소비자 단체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m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

   - 도 단위 위원회는 도내 농민수당 정책의 총괄 관리 및 평가 기능 수행

   - 시·군 단위 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민수당 실행 및 평가 기능 수행

   - 읍·면·동 및 리·통 위원회는 농민수당 대상자 선별 및 확인 기능 수행. 특히 리·통 위원회는 농민
수당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을 내 농민수당 대상자를 명확히 선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
요가 있음  

                 

행정급별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마을(리․통) 단위

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그림 8> 농민수당 도입 쟁점4: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2. 충남도 도입 방향

 1) 지급 방식

  m 충남도 농민수당 도입 시 지급 방식 순위는 다음과 같음

   - 1순위: 개별 농민 단위 지급

   - 2순위: 농업경영체 내 농업인에 대한 할증방식 지급. 이후 개별 지급으로 전환

   - 3순위: 농업경영체(농가) 단위 지급

  m 2018년 기준 충남도 농업경영체 전체 187,312개에 달함

   - 이 가운데 천안시가 17,464개로 전체 9.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서산시가 13,783개로 8.9%, 당
진시가 16,541개로 8.8%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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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충남도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단위 : 개

시군
2018

시군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천안시 17,464 9.3% 금산군 10,239 5.5%

공주시 14,467 7.7% 부여군 13,985 7.5%

보령시 12,430 6.6% 서천군 9,241 4.9%

아산시 13,783 7.4% 청양군 8,291 4.4%

서산시 16,746 8.9% 홍성군 13,419 7.2%

논산시 15,395 8.2% 예산군 13,511 7.2%

계룡시 1,071 0.6% 태안군 10,729 5.7%

당진시 16,541 8.8% 총 계 187,312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m 2018년 기준 충남도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현황을 보면, 1인 경영체가 98,924개로 전체 
52.8%를 차지함

   - 다음으로 2인 경영체는 82,592개로 44.1%를 차지함. 1인, 2인 경영체가 전체의 96.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나머지 3인 경영체는 2.8%, 4인 경영체는 0.3%로 매우 적음

[표 3] 전국 및 충남도 농업종사자 수별 농업경영체 현황(2018년)

      

전국 농업경영체 충남 농업경영체

농업종사자 수 농업경영체 수 비율 농업종사자 수 농업경영체 수 비율

1인 924,990 55.8% 1인 98,924 52.8%

2인 687,919 41.5% 2인 82,592 44.1%

3인 40,972 2.5% 3인 5,170 2.8%

4인 4,531 0.3% 4인 599 0.3%

5인 이상 215 0.0% 5인 이상 27 0.0%

전체 1,658,627 　 　 187,31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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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델1: 농업인 개별 지급 모델2: 할증방식 모델3: 농업경영체 지급

50만원 60만원 1안
(50만원 기준)

2안
(60만원 기준) 50만원 60만원

충남 전체 141,076 169,291 121,332 140,642 93,656 112,387 

천안시 12,348 14,817 10,844 12,632 8,732 10,478 

공주시 11,081 13,297 9,474 10,971 7,234 8,680 

보령시 9,428 11,314 8,093 9,374 6,215 7,458 

아산시 9,352 11,222 8,334 9,738 6,892 8,270 

 2) 지급 액수

  m 충남도 농민수당 도입 모델에 따른 지급 액수 단위는 다음과 같음

   - 모델1: 개별 농민당 50~60만 원, 이후 점차 확대

   - 모델2: 농업경영체 내 1인인 경우 50~60만 원, 2인인 경우 80~90만 원, 3인인 경우 100~120만 
원 지급. 이후 액수 점차 확대 내지 개별 지급으로 전환

   - 모델3: 농업경영체(농가)당 50~60만 원 지급. 이후 점차 확대

 m 충남도 농민수당 도입 모델에 따른 소요 예산은 다음과 같음

   - 모델1: 1) 개별 농민당 50원 지급 시 ⇒ 141,076백만 원

            2) 개별 농민당 60원 지급 시 ⇒ 169,291백만 원

   - 모델2: 1) 농업경영체 내 1인인 경우 50만 원, 2인인 경우 80만 원, 3인인 경우 100만 원 지급 시 

              ⇒ 121,332백만 원

            2) 농업경영체 내 1인인 경우 60만 원, 2인인 경우 90만 원, 3인인 경우 120만 원 지급 시

              ⇒ 140,642백만 원

   - 모델3: 1) 농업경영체(농가)당 50만 원 지급 시 ⇒ 93,656백만 원

            2) 농업경영체(농가)당 60만 원 지급 시 ⇒ 112,387백만 원 

[표 4] 충남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지급 모델에 따른 지급액(2018년 기준)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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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2,790 15,347 10,950 12,681 8,373 10,048 

논산시 11,618 13,941 9,988 11,573 7,698 9,237 

계룡시 742 890 657 766 536 643 

당진시 12,528 15,034 10,751 12,460 8,271 9,925 

금산군 7,839 9,407 6,701 7,760 5,120 6,143 

부여군 10,940 13,128 9,302 10,747 6,993 8,391 

서천군 7,086 8,503 6,068 7,015 4,621 5,545 

청양군 6,366 7,639 5,434 6,295 4,146 4,975 

홍성군 10,400 12,480 8,856 10,248 6,710 8,051 

예산군 10,264 12,316 8,803 10,196 6,756 8,107 

태안군 8,298 9,957 7,077 8,187 5,365 6,437 

   자료: 충청남도의회(2019). 충남도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
                                                   
 3) 의무이행 조건

  m 의무이행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 자율적인 활동 실천을 장려하도록 규정함

   - 예를 들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활
동 참여를 장려하도록 규정함 

   - 그 외 지역 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추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심의(추진)위원회

  m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농민수당 심의(혹은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

   - 농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마을단위 심의위원회의 심의 역할 중요. 이를 위해 시·군 차원의 
농민수당 조례에서는 마을(리·통) 단위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 부여군 사례-부여군 조례안 제14조(지급결정 절차): 마을이장은 실경작 사실 확인 
및 의무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마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만약 마을 단위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기존 마을운영위원회(이장, 부녀회장, 청년 혹은 
노인회장 등 약 5인)가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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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과제

1. 결론

  m 첫째, 농민수당은 우리나라의 빠른 산업화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

  m 둘째, 현재 기초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 지급 액수, 지급 방식 등에서는 차이를 보임

    - 전남 강진과 해남을 시작으로 농민수당 도입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광역 자치단체
로는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확정했거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농민수당은 농가단위로 연간 60~120만 원이 도입되고 있으나 농민단체 등에서는 개별 농
민단위 지급을 요구하고 있음  

  m 셋째, 충남도는 2019년 도의회를 중심으로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을 
통해 농민수당의 필요성, 목적, 지급 대상, 지급 액수, 지급 방식 등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과정
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마련함  

   -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에서는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조례 운동을 전개해 도민
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충남도도 2019년 9월 3농정책위원회에서 농어민수당제 도입을 만장일치
로 합의한 후 <충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감

  m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충남도 농민수당은 액수가 낮더라도 농민 개별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액수를 높여나가도록 함  

   - 예산의 한계와 실시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더라도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별
적으로 지급해 여성농민, 청년농민 등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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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m 첫째, 농민수당 예산 확보 전략 필요

   - 충남도, 충남도의회, 농민단체 간 합의를 통해 농민수당을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에 대한 합의를 통해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m 둘째, 개별 농민 지급을 위한 로드맵 제시 필요 

   - 만약 충남도개 개별 농민 단위 농민수당이 아닌 농가 단위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향후 어떻게 

개별 농민 단위로 지급할 것인지 로드맵 제시 필요

  m 셋째, 은퇴농,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등 소외 농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오랜 동안 농사를 짓다가 현재 은퇴해 마을 거주하고 있는 은퇴 고령농,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

업경영체에 등록을 못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m 마지막으로, 비농업계의 이해와 지지 방안 필요 

   -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으로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

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임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농민수당에 대한 비농업계의 이

해와 지지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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